
SK7사, SK C&C 부당지원 안했다!
정부 고시단가 기준 합리적으로 거래 … 전산장비 유지보수는 예외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 SK그룹 7개 계열사는 7월8일 “부당한 방식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등 윤리경

영에 어긋나는 내부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SK그룹 계열사들은 공동 명의로 입장 자료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 SI(시스템 통합·구축)인 SK

C&C를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공정위는 SK그룹 7개 계열사가 SK C&C에게 관행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

원해 손해를 끼치고 SK C&C와 대주주인 총수 일가에게 이익을 주었다며 과징금 346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SK그룹 계열사들은 “정부 고시단가와 시장의 합리적인 수준에 기초해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며 “공

정위는 정부 고시단가의 할인이 관행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SI는 정부 고시단가를 적용하거나 심지어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의 전산장비 유지보수 요율(12.6%)을 다른 계열사(10%)보다 높게 적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SK텔

레콤은 수많은 가입자의 정보를 보관하고 보유장비 사양도 매우 높아 다른 계열사들과 비교해 더 넓고 높은

수준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 비교를 통해 부당거래로 모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SK그룹 계열사들은 “정부의 권고기준 등에 기초한 정상적 거래였는데 부당지원 의혹을 받아 당혹스럽다”며

“법적 조치 등 가능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 SW산업 및 통신업의 특성과 현실을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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